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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개인하수처리시설 계획

1. 개인하수처리시설 세부 설치현황

1.1 개요

◦개인 하수도란 건축주가 해당 건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고자 설치하는 시설물과 그 부대 

시설물이며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이란 건물에서 발생한 오수를 침전 및 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임

◦ 또한, 하수 처리 구역이란 하수를 공공 하수 처리 시설에 유입해 처리하는 지역을 말하며. 하수처리구

역 밖에 짓는 건물의 1일 오수 발생량이 2㎥를 초과하면 ‘오수 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1일 오수 

발생량 2㎥ 이하면 ‘정화조’를 설치하고 하수 처리 구역 안에 짓는 건물에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려

면 정화조 시설을 갖춰야 함.

◦오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 이전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건축연면

적 1,600㎡ 이상의 건물에 대하여 설치토록 한 시설이었으나, 이 법이 하수도법에 통합되면서 개인 하

수처리시설로 용어가 변경되었으며, 개인하수처리시설은 다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로 규모에 따라 구

분되고 있음

◦정화조에는 화장실 오수만 유입되지만 오수처리시설의 경우 화장실 오수뿐 아니라 부엌, 세탁 등 모든 

잡배수도 모두 유입되어 처리되고 있다.

<표 7.1-1>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기준

구 분 설치할 시설

설치대상
(법 34조1항,

영24조2항,4항)

하수처리구역 밖

오수발생량 2m3/일 초과 건축물 오수처리시설

특별대책지역 또는 4대강 법의 수변구역에서 
수세식변기를 설치하거나 오수발생량이

1m3/일을 초과하는 건축물
오수처리시설

오수발생량이 2m3/일 이하 건축물 정화조

하수처리구역 안
수세식변기를 설치하는 건축물

(합류식하수관로 설치지역)
정화조

면제대상
(법 34조1항)

 1.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2. 분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3.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ž절차에 따라 하수관로정비구역으로 공고

한 지역에서 합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
시켜 처리하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 하수도법 제34조, 영 제24조, 규칙 제25조 및 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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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현황

1.2.1 정화조

가. 처리용량별 정화조 현황

◦2019년 기준 수원시의 정화조는 총 40,876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처리용량별로 보면 10인조 이하가 

12,060개소(29.6%)로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음

<표 7.1-2> 수원시의 처리용량별 정화조 설치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개소)

용 량 별 (인)

10인조

이하
11~20 21~30 31~50 51~199

200~49

9

500~99

9

1,000

이상

2017년

소계 41,329 13,019 7,908 6,913 6,241 5,612 1,264 206 166

처리구역내 41,246 12,993 7,898 6,902 6,226 5,595 1,262 204 166

처리구역외 83 26 10 11 15 17 2 2 -

2018년

소계 42,174 12,110 8,035 7,287 7,014 6,376 970 190 192

처리구역내 42,068 12,095 8,024 7,259 6,986 6,356 968 188 192

처리구역외 106 15 11 28 28 20 2 2 -

2019년

소계 40,876 12,060 7,760 6,972 6,658 5,847 1,254 214 111

처리구역내 40,782 12,035 7,748 6,960 6,634 5,829 1,253 212 111

처리구역외 94 25 12 12 24 18 1 2 -

주) 하수도통계(해당연도, 환경부)

나. 처리방식별 정화조 현황

◦2019년 기준 수원시의 처리방식별 정화조를 살펴보면 부패탱크가 31,111개소로 전체의 76.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기타 및 접촉폭기 방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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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3> 수원시의 처리방식별 정화조 설치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개소)

처리방식

부패탱크
임호프

탱크

살수형

부패탱크
살수여상 폭기방법 접촉폭기 기타

2017년

소계 41,329 21,870 7,226 7,866 871,34 34 2,272 1,190

처리구역내 41,246 21,798 7,226 7,866 871,34 34 2,264 1,187

처리구역외 83 72 - - - - 8 3

2018년

소계 42,174 31,577 - - 955 202 2,531 6,909

처리구역내 42,068 31,482 - - 955 202 2,528 6,901

처리구역외 106 95 - - - - 3 8

2019년

소계 40,876 31,111 - - 647 13 1,723 7,382

처리구역내 40,782 31,026 - - 647 13 1,723 7,373

처리구역외 94 85 - - - - - 9

주) 하수도통계(해당연도, 환경부)

시설용량별 처리공법별

<그림 7.1-1> 정화조 설치현황(2017~2019년)

1.2.2 오수처리시설

◦2019년 기준 수원시의 오수처리시설은 총 1,19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하수처리구역 내 854개소

(71.7%), 하수처리구역외 337개소(28.3%)로 대부분의 하수처리구역 내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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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4> 수원시의 처리용량별 오수처리시설 설치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개소)

용 량 별 (m3/일)

2이하 3~10 11~20 21~50 21~100 101~500 501이상

2017년

소계 2,123 546 882 300 279 56 46 14

처리구역내 1,623 447 638 211 217 55 43 12

처리구역외 500 99 244 89 62 1 3 2

2018년

소계 2,873 251 1,351 373 408 176 218 96

처리구역내 1,862 168 814 228 287 148 161 56

처리구역외 1,011 83 537 145 121 28 57 40

2019년

소계 1,191 404 250 127 198 110 88 14

처리구역내 854 404 72 50 129 101 87 11

처리구역외 337 - 178 77 69 9 1 3

주) 하수도통계(해당연도, 환경부)

시설용량별 현황 하수처리구역내 하수처리구역외

<그림 7.1-2> 오수처리시설 설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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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현황

2.1 방류수 수질현황

가.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실적

◦다음 사항에 따른 기간마다 그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자가 측정하거나 측정 대행 업자

가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3년 동안 보관한다.

⋅200㎥/일 이상인 오수처리시설과 2천명/일 이상인 정화조：6개월마다 1회 이상

⋅50~200㎥/일 미만인 오수처리시설과 1천명/일~2천명/일 미만인 정화조：연 1회 이상

◦내부청소

⋅정화조 : 연 1회 이상 내부청소 실시

(단,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식품 접객업, 숙박업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오수처리시설은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 찌꺼기와 부유 물질 제거 등 내부청소 실시 

후 발생된 찌꺼기는 탈수처리 또는 위탁처리(분뇨수집･운반업자) 할 것 (단,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폐

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시설은 연 1회 이상 내부청소)

<표 7.2-1> 수원시의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실적
 (단위 : 개소)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오수처리

시설

시설수 2,123 - -

청소대상 2,123 - -

청소실시 시설수 353 - -

정화조

시설수 41,329 - -

청소대상

계 41,329 - -

년1회 41,210 - -

년2회 119 - -

청소실시

시설수

계 15,255 - -

년1회 15,237 - -

년2회 18 - -

주) 하수도통계(해당연도, 환경부), 2018년이후 내부청소 실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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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1일처리대상 인원이 500명 이상인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방류수는 염소 등으로 소독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할 때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

⋅정화조의 경우 수세식변기에서 나오는 오수가 아닌 그 밖의 오수를 유입시키는 행위

⋅전기 설비가 되어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 전원을 끄는 행위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

<표 7.2-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구 분 1일 처리용량 지 역 항 목 기 준

오수처리시설

50㎥ 미만

수변구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 10이하

부유물질(mg/L) 10이하

특정지역 및

기타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 20이하

부유물질(mg/L) 20이하

50㎥ 이상 모든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 10이하

부유물질(mg/L) 10이하

총질소(mg/L) 20이하

총인(mg/L) 2이하

총대장균구수(개/㎖) 3,000이하

정화조 11인용 이상

수변구역 및

특정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 65이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 100이하

기타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 50이하

   토양침투처리방법에 따른 정화조의 방류수수질기준
  가. 1차 처리장치에 의한 부유물질 50% 이상 제거
  나. 1차 처리장치를 거쳐 토양침투 시킬 때의 방류수의 부유물질 250㎎/ℓ 이하

   골프장과 스키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방류수수질기준 항목 중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10㎎/ℓ 이하,  
   부유물질은 10㎎/ℓ 이하. 숙박시설이 있는 골프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 중 생물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5㎎/ℓ 이하, 부유물질은 5㎎/ℓ 이하

주)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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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하수도 개선 및 관리방안

3.1 개인하수도 개선 및 관리방안

3.1.1 개인하수도 정책 동향

가. 정책 및 법제분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개인하수도 관리체계 포함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계획 및 설치, 정비,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등

◦정화조의 단계적 오수처리시설 전환 추진

⋅하수처리구역 밖 수질관리가 시급한 지역 정화조 신규 설치 금지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예산 지원 확대

⋅설치사업비 대상 범위 확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주체 전환(공공관리제 도입)

⋅설치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을 지자체에 납부하고 지자체가 설치 및 운영관리

⋅시범사업 2개소 추진(`11년 횡성, 단양) → `13년 전국 확대 추진

⋅개인들의 개별적인 관리에서 지자체 관리로 전환

나. 제조 및 시공설치 분야

◦개인하수도 설계ž시공을 위한 시설기준 마련(2012년)

⋅계획부터 시공까지 처리공정별로 구체적인 설계기준 마련

◦개인하수처리시설 성능검사 기준 마련(2012년)

⋅시설별 특성을 고려한 성능검사 표준기준 마련, 검사기관 확대

◦준공검사 신청시 시공관련 사진첨부 의무화 규정 신설

◦설계･시공업자에 대한 책임의식 부여

⋅준공검사 부적합시 설계･시공업자에 과태료 부과

◦교육 및 홍보 강화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상하수도협회 등에 지자체 공무원 교육과정 신설

◦개인하수도 유지관리 매뉴얼 마련

⋅관리업체, 기술관리인 등이 손쉽게 이용 가능하도록 제작

◦주기적으로 개인하수도 정보교류의 장 마련(매년 1회 실시 중)

⋅개인하수도 종사자 및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기 연찬회 개최

◦개인하수도 기술지원단 마련

⋅관계전문가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기술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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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문제점

가. 정책 및 법제상의 문제점

◦하수처리구역의 확대 및 하수관로 확충 중심의 정책으로 제도 및 예산 지원이 공공하수도에 집중

◦하수처리구역 밖 오수발생량이 2㎥/일 이하는 오수관리대상에서 제외하여 정화조만 설치

◦설계･시공 및 준공검사 부적합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은 소유주이며, 소유주 소관 설계･ 시공되어 불량 

사례가 많음

나. 관리체계의 문제점

◦개인하수처리시설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 시설 관리 업체 소수

⋅시설관리 능력 저하 우려

◦규제완화차원에서 전문 관리인의 상시근무를 축소할 수 있도록 하여 비전문가에 의한 관리 가능성 커짐

⋅관리능력 및 책임의식의 부족, 환경의식 결여 등의 문제점 발생 우려로 안정적인 처리 기대 불가

다. 설치ž운영상의 문제점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시 FRP시설은 시공과 동시에 지하에 묻히게 되므로 준공검사만 통과하면 된다

는 사고방식으로 인한 불량시공 사례 많음

◦설계치에 비하여 낮은 유량과 농도로 인해 준공검사에는 통과하나 향후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는 안정

적인 수질을 유지할 수 없음

◦준공검사 후 시설의 유지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담당공무원의 인력 부족 및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으며, 위탁관리를 실시하지 않는 관리 시설은 정확

한 소재지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업종에 따라 발생농도가 다양하며 발생유량 변동 폭이 큰 특징이 있으며, 하수처리

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건물 소유주가 자가 관리하는 경우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기가 어려운 

실정

⋅유량 변동에 따른 설치기준 없음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저가 불량제품 사용으로 안정적인 처리 기대 불가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의거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 미준수, 환경부 표본조사 결

과 50% 이상이 저가의 불량 FRP재질 사용

라. 공공수역에 미치는 영향

◦하수처리구역 밖의 하수발생량은 전체 하수발생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적으나, 배출부하량은 많은 비

율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공공수역에 미치는 영향이 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설장비가 노후화되고 내부 청소 및 관리가 불량

한 상황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의 체류시간이 과다하여 부패가스의 발생으로 악취가 발생하며 각종 

해충이 번식하여 공공수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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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의 문제점

◦하수처리구역 밖의 50㎥/일 이상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전문 위탁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하수처리구역 안에 존재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정화조 형태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전문 위

탁관리 의무를 제외한 상황으로 하수처리구역 안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이 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지 않고 

하천으로 직접 방류되는 시설이 상당수가 존재하여 처리되지 않을 경우, 방류하천 수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하수처리구역 밖 50㎥/일 이상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신규시설은 법 시행 후 기존 시설은 

2012년부터 질소, 인 수질기준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설계, 시공업체 및 위탁관리업체 기술수준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의 인력 부족 및 잦은 인사이동으로 고도처리에 대한 설계를 검토하기

에는 역부족한 상황이다.

3.1.3 개인하수도 관리방안

가. 정화조 사용의 단계적 금지 및 오수처리시설 의무화

◦2007년 하수도법을 개정하면서 하수처리구역 밖의 오수발생량 2㎥/일 미만의 시설들에 대해서는 오수

처리시설의 설치를 면제한다.

⋅전문적인 유지관리 곤란, 전력소비 증대, 더 넓은 부지 필요, 설치비용 증가 등의 현실적인 문제 고려

◦당분간은 현행 법체계를 유지하면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단독정화조 대신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점진적으로 이를 의무화한다.

  ⋅정화조 설치 대상이지만 수계영향이 큰 지역을 시범사업대상으로 선정하여 오수처리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과 전문기술을 지원

  ⋅수질관리를 위해 배출부하량을 시급히 줄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정화조를 오수처리 

시설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조례 제정으로 오수처리시설 의무지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일본 사례)

나. 개인하수도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1) 설치비용에 대한 국고 지원

◦환경개선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농어촌 구조개선특별회계 사업에서도 개인하수

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수도사업의 범위 내에 개인하수처리 시설 포함 추진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국고나 지방비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과의 형평성 고

려 필요(오수배출량 10㎥/일 미만 부담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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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지관리비에 대한 지원

◦환경공영제와 같은 개별 지원방식보다는 사용료 제도 도입 후 이에 대해 보조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는 환경공영제는 확대하기 위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전문기관에서 담당하고 시에서 하수도 요금과 같이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 검토 필요(일본 사례)

3) 원인자부담금과 사용료 제도 적용

◦개인하수도시설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 부과, 전문기관 관리제도 도입 검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시에서 직접 설치하고 관리하는 제도 도입 필요(일본 사례)

  ⋅국가와 시, 개인이 설치비용을 분담하고 유지관리비용(하수도 사용료와 동일한 수준) 을 납부하는 대

신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시가 직접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방식

  ⋅공공하수도와 동일하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대신 전문기관이 관리할 경우 

공공하수도와의 형평성 제고 가능

다. 개인하수도 전문관리제도 도입

◦인접 지자체와의 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형태의 전문 관리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고려

◦몇 가지 모델을 정하여 적절한 형태의 관리기구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경청 산하(혹은 한국환경공단 산하)의 개인하수도관리 지원단

  ⋅수원시가 주도하는 사회적 기업 형태의 전문 관리기구

라. 개인하수도 설계기준 마련

◦개인하수처리시설 계획･설계에 적용 가능한 각 공정별 최소한도의 용량 등 단위 공정별 설계기준 제정 고려

◦준공검사 이전 사전검사 실시제도 도입 고려지원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업자의 자발적인 준수사항 준수 유도

마.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공무원 및 종사자 교육 강화

◦담당 공무원의 경우 지도점검 등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초이론과 현황, 제도 및 관련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과정 마련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종사자나 관리자, 기술관리인의 전문성 제고와 관리체계 확보를 위한 교육 강화

와 자격 및 인증제도 등 도입 검토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주와 관련 업무 종사자들을 위한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홍보


